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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명의신탁 

1) 증명책임 

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346)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1347)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고,1348)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1349)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 무효 

1346)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1347) 명의신탁약정·아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도는 사실상 취독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아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전으로는 
쏘권텐작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돛긴(가동기를 포합한다片: 그 단입 
왼5먼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메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안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부동산 
실명법 제죠t 재 1호 본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급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차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아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 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1348) 부동산실명법 재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접\ 명의신탁약성은 무효로 한다. ® 명의신탁약정에 마론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먄 부동산예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 
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산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 계 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349)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안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농지법에 따론 젠합을 회피하고자 옆왼싶안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동가가 불법원안급여안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그 규범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입법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 
싶탁자에게 귀숙뭡윷3l제르코렐함으로써불 민법 계103조와 제746조의 관계를 부동산실명법 자체에서 명확하 
게 해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반사회적인지 아닌자를 군붑하여 불법원 
硏] 뾰- 달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칙하지 않다(대번원 2019. 6.2D.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93다61307 판결은 강재집행을 변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91다16334, 16341 판결은 양도소독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민법 재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cf. 민법 계746조(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권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계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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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1350) 

명의신탁등기의 만스듀기록 구하거나 명의신탁듀기 멱의자의 소유권을 부전하는 자는 

그 등기가 원인 무효에 헤딩한다는 점으로서, 2자(＝양리간 도는 3자간(；；；중산생략등기형)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2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 사설'올,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 사살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만서에 따라 

물권 취득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설을 안 사실'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였어 

판례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요증대상으로 

취지로 볼 수 있댜 1351) 

나) 명의신탁등기예 터 동기의 말소등기청구 

명의신탁약정 덧 _L에 따른 등기로 이무어선 투-동장얘 관한 물권변:5-의 

부동산실녕법 제4조 제 3항에 따라 '재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전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동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일단 그 

청구원인 자체에 의하여 위 소정의 ‘제 3자’(＝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맞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추독한 자분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1352)하고 선의 ·악의를 묻지 

1350) 대법원 2008. 4. 24. ;--!2 2007다90883 판결. 
1 앙 51) 8 대법원 201L 'J. 7.'J 꾼1' 2010다41348, 41355 판만 “우l ti l'＼ 안T가 피고와 사이에 츠시비치모델에 

대한매매대금을김민,-,'「니 니" 영니로손쉽게대출을만유수(;,' - 니고명의로토지를매수、·'V1 김 명 1>l t 
탁약정을 하였고 입 고'_－ 오1 영이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앞 깁’ 'I ’으 대리인 배00와 매매 7 ’가-(\－ 제견아였 
으며, 그 매매계약에 I·초간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사 경료던 자설을 인정한 다음. 신00이나 그 내리 

인 배00가 원고와 퍼L i.F가에 명의신탁약정인요l었을을느알고 있었다는집에 관한 아무런 임층이 없는 아 
/사견에 ()1 어 원·피고 사이의 명의산탁약깅유 신다사아수탁자가 명의신탁아성올 맺고 :,’나사인 피고가 데에 
曰자자가 되어 매도인인 신00을 대러한 배OO와 메대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수탁자안 피고 앞으 
로 이전등기한 계약명의산탁이라고 몸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탑 
자안 피고 명으1의 소유권이전동가는 유효하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도안인 신00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구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아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가고" ® 
대법원 2011 1 」 27. 선고 2010다86365 판결; "원심은 원고가 나oo과 공동으로 피고 최00, 신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나00의 처인 피고 최00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위 
메도인들의 대리인들01 원T와 나00 및 피고 최00 사이에 명의-단락약정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니` 
위 명의신탁약정 및 우} "nuH 게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판한 업률 계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줏쟝에 대하여. 그 파시 : 凡二一만으로는 매도인인 피고 :令]00, 신O()l} 원고와一핀고혼iOO과 사어에 명인신 
탁약정이 있었다는사신 ’ 말\1 있었다는점을인정하가에 부주舌 ,' ';J니이를인정할모뵤[중거사 없나는 
취지로 판단하였나 민 실의 위아 같은 사설안정 및 )- 선계 ’,' r입 {! '; 거의 취사선택 및 평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계약명의산탁으: 경우 매도인인 동대구신용협 

동조합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산탁 약정 사실을잎꼰:있었다는점옌 콴한 주장·임줄이 월놉:［ 부동산 
싶민리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재]. 2암에 따나 수탁자인 소외인이 이 사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컷’ 

135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제3자아의]； 원심이, 소외 l, 2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대계 
약 및 그에 따론 소외 2 명의의 소유구]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1항, 제 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고. 
소외 1은 그 등기명'시니 -\느 여부 담 불문하고 부동산의 진정현 소섞 사’i:서 핀고의 강제집행에 개이이 이이글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을 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원고는 소외 1 여] r내해 소유권이전정구권을 갖는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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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제 3자’에 해당한 

다)1353)에 대한 청구임이 드러나므로 전득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만을 무효사유로 삼고 있으면 그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전득자로의 등기에 관한 고유의 무효 사유1354) 또는 전득 

자가 위 규정 소정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 ,1355) 전독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마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1356)인 사실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뺀프는 소외 2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해 소외 2 소유 명의의 위 부동산 
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까 
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3자’에 해당한다고 보이-oj: 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도 피고에게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예 

1353) 대법원 202 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피고 농협은, 제 1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소외인과 
제 1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어 대물변제약정을 맺은 피고 2가 피고 1과 체결한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등기를 바탕으로 피고 1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피고 1로부터 직접 제2근저 

달을 설정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3항에서 말하는 계3자’에 핸딩하여, 제 1 명의신탁약정의 명의 
신탁자인 원고에게 계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었고, 2005다34667,34674 판결은 제 3자가 몇 
의수탁자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가담하여 소유권동기를 이어받은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 예. -- 2005다34667,34674의 당부에 의문이 존재해 왔는데, 2019다272725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일부분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전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5다34667,3467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안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 5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아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 
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혼라고 할 것이다. …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 
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산력아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 
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덮왼 
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혼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 
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계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건 토지는 원래 반소원고가 매입하여 등기한 그의 소유로서 이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2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는 소외 1 의 인낙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2는 명의수탁자 소외 1 이 토지 소유자임을 기초로 소유권을 아어받은 
것도 아니고 소외 1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소외 2의 소유권취 
득은 반소원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소외 2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3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나아가 소외 2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반소피고도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등기를 승계하였을 뿐 
명의수탁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아 아니어서 역시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전 토지에 관한 반소피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한 예. 

1354)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계 취득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 
2576, 2583 판결) 

135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명의신탁자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 잡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프라고 한 예). 

1356) 이러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계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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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자간 등기명의산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 

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아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명의신탁 약장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문제되는 경우 원칙적으 

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 

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357)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 

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1357)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 
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 

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m ® 피고가 2010. 4. 중순 소외 1로부터 부동산을 1 억 4,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피고 외 1 명’으로 기재하였다가, @ 201 1. 5. 10. 소외 1과 사아에 

매매대금을 1 억 700만 원으로 하고 패순안을 피고와 소외 2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 1. 7 
8. 피고와 소외 2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 
로 2010. 4. 27. 3,000만 원, 2010. 7. 16. 2,000만 원, 201 1. 7. 7. 2,040만 원이 각 출금되었으며, ® 
소외 2는 201 1. 7. 25. 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심이, ®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종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 소외 2로 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등기명의만을 신탁받았다고 전제 
한 다음, ®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로서,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소외 1에게 남아 있어 소외 2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2가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를 마쳤다 

하여 사해행위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소외 2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매매계약서 
가 작성되고 1/2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등기까지 마친 이상 1/2지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2로 
봄이 윌찬이고, ® 이와 달리 매수인을 소외 2가 아닌 피고로 인정하려면 상대방인 소외 1 이 계약명의인인 
소외 2가 아닌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칙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어야 하며, ® 소외 2 명의로 이루어진 1/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가 소외 2와 피고 사이 
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산실에 대하여는 편곡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한 다음, © 2011 
5. 10.자 매매계약아 종전의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소외 2가 매매대금을 조달한 흔적이 없다는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는 속왼」이 1/2지분에 관한 매수인을 소외 
2가 아닌 피고라고 인정하고 계약효과를 피고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올 잎절하기에 분졸하므로 피고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없고, 또한 1/2지분에 관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속왼」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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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 

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장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산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1358)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 

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 

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예 부족하다.1359) 

라)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 

온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목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성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 

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온 아니다.1寧)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중과 같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고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등산에 관한 등기권리중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 

리중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온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 

료璃1)1362)가 되고,1函 명의수탁자라고 지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동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1364} 그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 

1358) 내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丙이 甲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장애 1급인 甲 단독 
명의로 메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사능력 홈결 동 법적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며 공동메수인의 추가를 요청하 
고솔 이에 따라 매메계약서에 甲과 乙을 공동매수인으로 가재하고, 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샤간에서 위 메매계약에 따론 법률효과를 甲에게 칙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甲과 乙의 명의 
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산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명의자가 甲 및 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의신탁약청이 계약명의산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윈싶을 판간한 사례 - [동일 취지] 대법원 ?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1359)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전정. 
136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l478 판결. 명의신탁 목적물을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영의 

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7다69148,69155). 

136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1362) 종전의 수작업동기예서의 동기필중의 역할을 현행의 전산정보지리조직에 의한 동기에서는 등기필정보`{=동 

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가록되는 성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며 등기관이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얘재 
통보하는 정박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 제5Mo. 제 1항)로서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일련번호각 비밀번호로 구성된대부동산등기규칙 제 106조 제 1 항)} 및 등기완료 통지로 대체하게 되었으 
므로, ＇동기 팔정보 및 동기완료 릉지’를 누가 수령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가 실질석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정함 
에 있어 상당히 중..B.한 판단 자료가 된다. 

1363) 동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동기명의인이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그러한 서류가 
병의산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일용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95다32273). 

1364)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에게 대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I!. 위임하면서 펜순전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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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 

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136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 

탁관계가 성립한댜1366) 조합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 

명의로 또는 조합원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367)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 

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1368) 

을 보냈는데 케장산가 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 
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층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댜 왜냐하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 
은 바 있거나 그 밖에 어떠한 사유에 의하건 그에게 매매목적물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명의신탁자라 
고 주장하는 자로부터도 동일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그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명의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줌으로써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그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매수자금을 댄 사람과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등기명 
의인과의 사이에는 명의산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산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아다(99다36372). 

1365) 0 원·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온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의 경위에서 나타난 산뢰관계 등에 비추어, 토지 
매입과 그 후의 온천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의 등기권리증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99다41985). ® 장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필중 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와 장인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장인만으로 하여 사위가 그 지분을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고 안정한 사례(2000다6858). 8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오면서 종합 
토지세,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비용을 들여 과수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주장의 토지매수대금이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매수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며, 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 
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과수원 관리대가를 요구한 적도 있으며, 매수 
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2001다1478). 0 원고 2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 참가인의 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기가 이루어지 
게 된 경위, 원고들이 수급인인 참가인에게 신축공사에 관련된 행정적 절차 등 업무를 모두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산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2011다71582,71599). 

136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 
올 자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합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 
가가 이루어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아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 
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136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멘순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동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 물권변동이 무효안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산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한 경우에도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0다30622). 



346 으킨,L仁파 

병익수탁자가 선타 

원만으로저3취녹사 

자七 유효하치 소유~? 

없이 당연히 송도된다` ｛스다 

입이로 처걷하거나 긴제수유이나 공공용지 현이 

이전등기가 마쳐진 

병익 

특별한사정이 없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기 

마) 쫑중의 총간인 튜어] 대한 멱익 인다 사상이 이장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새산으로 설정된 

경우에 관하()〕 주창 ·-;:부上： 사여야 할 것이나 아\ \I}!= 시 명시적입广·· 요아시 아니사 

며 어느 재산이 종종새산o]라는 주장·증명 속에 그 설정 경우에 관한 사실이 포합되어 

있다고 봉 宁 있m,기 저마고 "1 선정 경위의 :-,명-t0· 간집사식 广멸 쿠 신· :u!,L）"0-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댜 13f2 

총중파 종중인 튜 특기명 이 이 사이에 어떤 토지에 갑흡1 명 익 :伊̀.I탁 합 부가 다尸 어 지 드 

사선에 있어서, (1) 일난 J 노지에 관아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사 경료될 당시 어드 

저「으] 유/기저 조又1음 가진 중종이 존재한 사설이 궁병되工 丁 다읍 \ !) (-T) 그 투지가 

소유르 된 과집이나 내용이 즈1집 증명되 경우는 물론, 니 !1>등기명의안과 

의 관계, r2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과계군:가\5 등기명의인 

가 경료된 성우] 4, 종종 소유의 나른 노시가 있工-－ 성우에는 그에 대만 8 
공동 선조를 중섭 °-로 한 종증 분.묘의 설 치상태. ii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내 규모놔 관리강태, 선 노지에 내산 수만이나 보상급늬 수령 및 서술 관저 g, 세이 
공과금의 납부관계, 소o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 

七없
 

1 
r’ clIE 

/
「 겅우아만 _]_ 

팅의신탁한 것이라그 인정할 수 있으냐.1372’ 그와 

총즘내 上뮤三서 -'-(_)·기명의 

자료둘이 충분히 

13(下 내법원 2010. 12. 巳 선고 』}1)7다228碧 반실. 부가 장남 남으주 소유권J전능기을 T1 시면서 등사권리즘근 
건네주었고 그 후 상냥이 제처·궁과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명일신탁이 °L니라 중소타고 본 사려’로는 95 L!-
1'i20CJ 마경 참了· 

l31;’ , •. ; EI.!·'.11세말강’.」〕입으土 '간,JI 已!·만세 : 내지 1七 :축사 선 :, .\’ 내'!『1 尸 견의신낙과계사 .그L, .,- ，소.J/:l 다 

고 볼 수 겁다(대법죠 202 1. - 8. 선고 二2] 다209225. 2092.12 판잘 권고는 구 주택을 매스사여 처제만 
피고 13-1 명의로소규권이전등.I 각하였{ l\ 구주택 길원에 자가방사업이 J,j행되여 구주택이 절거되고 피고 
1 이 -i넘.: 巳의 자거 (F' 시 성 ·{ ` 二 ?성뇨i.나 띤止악 /,k,1 : .. ,인 ! 머지 피二尸여년 수분야자의 '; i'i: .• : 이전 ·1' 

中간에·단 원심온 구 주택.'.L관단 명의산.：멀젠완만안선상에서 시 수댁야 판가여노 덩의신탁관계사 존재하 -
보스. 그에 따다 소유구一외 우占 동에 대하여 판단하였으Ir 대급원은 구주택이 설거二멸실된으로써 

촌곱되였1 당사사 간· 벼두또 며서적 겨야이니 무서적 합의가 입었다는 등악 특벽한 '、L:정어 ?\ 
니사 납-\;·만선주국계 단사·'i 명서나 T 의신나간거사 망생의요「j-거나 ,,,·1.'14:-_ 섯：느 홍수는 없나,, 반나 
하여, 신 수택의 소유권이나 二 처분에 판마여 당사자등 사이에 

필요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예), 

내 I:，사 권 >' )나 ̀ 2. 2 2 선 ,, ；니니(J I··'.18;I 1, I J!E:김 

1:3711 노지조사부여1 계쟁의 수필지 토7:가 거주 ·1· 가 서로 다른송중유干극의 공동또’;도 사정난은 것으노 되어 있다'P 
아는 당하 토지가 2 종중의 소유라는 스장을 뒷단조하는 자도가 됩 수 있다(91다i 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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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연정하여서는 아니 되 

며 ,1373) 고 토지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1314) 도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댜13 5 376) 이 는 종중이 종중위 등에게 토지의 사정(査定) 명의 

를 신탁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성우에 있어서도 마잔사지이다*13 i 7) 

2) 명의신탁 해지를 우]인_0 로 한 소유권이전류기(등목)절차 이행정구 

가) 인용 여부 

(1) 면의산탁이 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선등기절차의 이맥을 정구야는 성우, 부돈산실명법);｝ 명의신닥이 인정되 

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세 1항의 적용으로 고 

청구는 주상 자계로 이유 없어 기가디이져야 한다 1378) 

(2)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냉의신닥이 인정되는 예외로시 ̀.,i9) 상오명이신닥(구분소유적 공 

1372) 대법위 2000 -· 6 선? 99다] 1397 판결 퉁 

1373) c사법입 199~. 10. I ii. 건간 96L}15?23 만결 등 

1374) 댜법권 1997 10. 16. ,;-1고 95다5-029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토자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우I1근 그 
특징 묘와 관기있는 종총아 그 토1E] 소유권옵 취득하며 위토 설정을 하는 겸우도 있지만 후손 중의 어느 
기1 안이 그 소 유 '.'l F,.I?· 특성 산조 \．의 위도군 성진아仁 경우 \－이 였을 ;• ?).-O U로 ?튼.라\ 사실만O로 

종 g" 소유의 토시라고 볼 수는 없.il_ 노한 우1노라고 아여 만드시 묘주 의 소유라.l＼ 난성알 수노 없나고 같 섯이 

다 이와 다근 견해를 취한 4292모상966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학다.” 

137S) 대법원 19언 10. 7 선.1' 94디28M8 판결 등 

1.}7()) @ 궁정례 내법원 2()OO 8. 2·i, ,\1 고 2006다 20023 던걸\군수가 가깝지 많L\ 잡；수민등T 'i 서구 나론 식 
가비를 대표라는 뭉함열의 최연장자들이 공동사정명의안으로 임야를 사정받은 컵 등 그 임야가 종중 소유라고 
오정할 만한 많은 간접자료가 였는 반면에, .:J. 안정에 반개가 될 만한 반대자보.는 종중이 위 임야의 관리를 
소호아 나였나',_． 성도안내노, 송중이 '사 입야동 공농사정멱익인뇨-에 세 멤브]신덕아였나 ]1 설 ; 없나.J1 만난한 

원심판결실 과가한 사례) 내법권 21JIJ2. 7. 26 선고 2001 나76731 산실(여러 간섭자료를에 바주어 송승이 
.:J. 소유의 노.J＼품 종원 중 1 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우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 1. 2. 13 선고 
200 C)다14161 딴결 대법원 2000 7. 6. 선11 C)C)다]13')7 l,"'-1-경 등 
((:) 부정대 어법인 2()1.)1:, 7 28, .,d.lT- ;()O5다 ',30()(） 만결(부5-산C i 숭인 명의로 사정됨 당시 8중이 어! 

정도의 유기석인 조직올 까진 종중으로서 실체불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사정 전어1 종중이 위 부동산을 종종재산 
으로 소유해 왔다고 보7j 어려우며 사정 후에 위 부동산읍 종중재산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물 수 없다는 
0 유 -.'. i' 간’i 위 부동산O, 사정명니이인 E턴.1 계세 명의·〈t략하였다 l,- 한 수 없나·고 선 사래)｀ 대법t」 2(.JO7 

3 29. 선고 2006나74273 판결 릅. 

137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731 판결 대법원 1998. 9 S 선고 98다 13686 판결. 

1378) 0 대변위 1997, 5. 1 가 97마184 결정: “유여기간아 겪 7l·창 날 이후예는 재합고안기· 강0(〕 사이익 령의시타 

악성요 무표(., 凡 감()0 명니의 5 사도 무효어 U';' 새암고? 익 이 사건 등기 선정근 그 신선취지 사제에 의사 

여 법률상 하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저12호의 ‘사겁이 동기할 것이 아닌 대’에 
해당하여 등?j공무원은 하를 각하하여야 한다 C 

(-] 내법인 ]o gQ l 2(\ :.:E 98니 ]IJ27 I간결 유에 가 산U 깁과한 답 이후부r1 명의사타냐성과 그에 따라 

항아여신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t권변동o: 무효가 되므로 명의산닉자는 더 어상 명의수:탁해시둘 원인으 

로 마는 소유권이전등7면 정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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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계),1380) 종중1381)의 명의신탁, 부부 간 명의신탁,1382)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명의신 

탁1383)의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거나,1384) 부동산이 

1379) 부동산실명법 
제2조(정의) 1. "명의신탁약정"이란 …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아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달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 12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2. >
I. 종종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종(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1380) 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 

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 
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되는 것아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산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겅운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 
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전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촌속하는 것이고, 근저 
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1381)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종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안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2006다 14165) 

1382) @ 혼인·이혼 등과 부부간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O 혼인;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담 또는 법령상 계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 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2002다23840). 8 이혼;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동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같은 법 계 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산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 
하다(2001다42592). 9 사망;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안정되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 

계 존속한다(대법원 2013. I.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 그 급건로는 ii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 
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강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산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아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1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다) 

1383) 2013. 7. 12. 법률 제 11884호로 개정,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의해 법률 제4944호 제정 부동산실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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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 자동차, 중기에 관한 명의신탁의 애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폴 

정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i 38S) 1,1PR) 명의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율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산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 

탁자에게 직집 소유권이전등기를 정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사실로서 '그 양도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 필요하댜"87) 

?「효한 명의신탁이 경우 소유자인 수탁자의 치분므로 세겨자는 소유권을 취广 ;主T 당 

의신탁관계는 소멸아므로 신탁자가 제3취득자에게 병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 전동기 설차의 이행길 청 구할 수는 없다.1388) 

나) 소 송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산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 

해서도 같은 정구를 할 수 있고,1390)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_1390)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표력은 그 피보전권니와 청구잎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니 에도 미찬다.1기| 

시행일(1995. 7. 1.)도 소급아요! 삭용된다. 
138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평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가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산탁자와 

수탁서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한냐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전되어 발생된 궐리노 고등 대부관계에 있어서는 산탁사에게 귀속되논 .：：：：어라 할 것이므로 산탁서 
가 그 산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라를 신탁자에게 어전하여 줄 의무가 었는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사막하떠 1 밍의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안과의 시이에 존속한다," - 명이신탁온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동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대 성립일 사실감주장하는 것이모로, 그동가에 추정력어 있다고 하더라 
도 명의산탁자는 명의수타사에거 내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미안 것일물 주장말 수 있다(20()U나68506). 

1385) 대법원 2007, l lL 서고 2006 노4498 판결: “자동차나 중거{lf--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근 등록옹 
합으로써 .:::r.효력아 생시J1 」외 같 2 등록이 없는 한 대니니 신 계에시:－ 몹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어’ ti이 ~1 

도 그 소유권을 취言합 수 없는 것아 원칙아지만, 당사자 사학여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 
기로 약정하였다는 '; (:'l \'g·학 사산아 있는 경우에는 l lR'극U11여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가 ’,1 이 'I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 

1386) 물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고 소유관계가 공시!길 수 없는 것이겨 때문에 명의신타이 성립한 여지가 없고. 나만 
동산을 섬유하고 었다는 외관을 산뢰하고 그 점유자도부터 이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익 선의주l득이 
문재될 뿐아다(94다16175). 

138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1388) 대법원 l997. ]O. l0. 선고 %댜388% 판결 무농산물 뛸왼삽판한 겸우에는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타자가 수탁 부동신을 제3사예계 처분하였온 때에는 
되는 등의 사유가 읽는 한 제3구1두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걸二만법저?년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결한다 

I 수̀r'?.！ 명의신닥해지를윈(〕으뇨' 찬소요구io[긴한소유권이전등기성 , 전:',· ,; 김시효의 대상이된견으Li ’'l J Ol1TIL1.1 
1991. 11. 26. 선그 91다3438.., 판결)． 수탁사 명의의 둘긴?.t촐 성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견\ 

L상민)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나나4 전원합의체 판걸 

13')1) 0 대법원 2007. 8. 24. 선고 :007다26882 판결: 명의신탁자의 지요를 윤중받았다는 것과 싶뾰맡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긴추가 동일하므로 유중에 가 한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효력은 상속에 기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먄 야산등기천구권에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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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천등기 천구사건의 소송동이 계챙 부동산에 대한 트정 임자 멱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시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서는 객관 

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합된 등/청구권의 존부어만 미치긴 그 목적 부동산의 명의 

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사제의 존부에는 미지시 아니안다.13,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에 대하여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됩어 따근 부당이득만완을 번인으로 난 소유권이선등기칭구를 인정아노 것은 시분권주 

의어 반하는 것이다 393) 

다) 조세 포탈 목석 등에 관한 증명책임 

명이신탁아정 밋 그 릉기의 무효에 간현 부동산신명법 제4조의 저용을 배제하 

는 여1 외로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 각 호의 요건사실인 ‘종증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간 명의신탁 사설 등오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지 그 예외주서 ‘조세 포탑이 

강제삽행의 면탈 또논 법령상 세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섬’은 二 등기의 

무효를 주창하는 자가 층명하여야 한나.1394) 

한사례 
? 대번던 ?.nm 3 멉 서? CQ다11 리 28 막한 가처모의 보안소송에서 了 천구취지아 천구-?J도·，'옥 워래티 

1`:-지 신구기’ ‘I 밍의 신다세사도 '\- 안 이선: .＇정구나 민경산 싯{:： 동 입한 생합 사실 또:_ 
•••••• ^^ ••••••••••• •••• • • •• _ •••• 

뭉일한 경재적 이익에 관한 분쟁계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지 한 것일 뿐아어서 철구의 기초여〔변걷O­
있다고.불_主덮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단소송에서 설구의 기초에 변경아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다게 청구의 
번경아 이루이건 이''！ 변경 견의 민소읍！ 산구권g 디보전권리닛 산귀 1 人1 분이 q니: 후에 보'간소승계시 

성구번경된 아선농기 성구권의 보선에노 E\간나고 논 사례 

1392) 대법원 l g09. 10. I2 선고 98댜32441 판결(甲이 乙을 상대로 명뇌신탁 하지를 원인오로 한 소유권이전등7 
전구수강昌 재가히며 승소 화건만경옵 서"반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저두가를 마친때 그 후 乙아 甲웅 

상내.로 甲 낭 r.'1 이 깁 • 유권아간': 'i`,- 乙’가 甲익 건소 제소에 다’」}여 8-': 나시 아니\》 C로써 甲그로 아여已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소유권아선등기를 경료하도록 야는 방법으로 병의신탁하기로 타는 약정어 
의한 것아타고 주장다연서 명의 단탁 해지군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선등기 청구스송을 저；거한 경우` 전소 확정판 
다익 기판막?_- L -";" ;,'(게 붓-'i:}'니 소유권。＼서류기·선구군」?] i부에안 미십 뿐거머 긴 : 에시 주장가 부동산어| 

대힌 병의실닥 사실0나 Itj의 소뮤권 자세의 즌부에는 나 시지 아니다브로 乙의 후소 성구에 관라여 선소 확성단 

견의 기판려온 미치 A 아니한다고 한 예) 

lEQ사대법원 :n]'; l 2 j 서」가 2011 다야)-i 98 마경 

l`사나) 대법원 L1117 12. ; 선 11 20] 자l-i.4064J 닌선 "부-s. f,1 십명법〈'. 테미신탁낙성과 1야 나·': '5 Ji_.' 권석석 .D 

로 무효로 야되(재4조). 부부간의 명의신탄o1 조세 포탑 강제집행의 면탈 도논 법령상 자한의 회피(여하 ‘조세 

포탈 등 °-라 한다)다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예 아~- 어용하는 특례를 안정작고 있다(제8조 제::.호}． 따라서 
부? 산어|:－ 조세 모타 등익 목석이 없'드 난 명의·간만약정과 -l에 따룬 등 ? 으] i라 (T,'+7-) 과’긴구(재 5 구\ 

이앵강지남찌16조)‘ 턴직(재7조\ 기존 병으신탁의 설명등기의무 위반의 요엄(재 12조\에 관한 부동산실명보i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신명법 저간 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예 비추어 보면. 부동안에 관하여 부부간으 

면의시탁 ()F전에 따근 등기가 ':}:::· 경우 1긴어 조AI’ 땝} 등유 노지 Q단 합 것이란등 선은 여]3 계 속한다 
따라시 ’' 러하 목 시’」 있나는 이뮤나 _L : : ,f Y요다두 선-io_ 가던 주상이: .• 사가 ,：명아여야 한나 • • ‘조서 

`’ 

포탈 등익 복자은 당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론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아 될 뿐만 아니타 관짚금·이행강제금 
의 부과 요선.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댜 0 러한 독적아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 
사기'.:::- 도계규 성'-'I -나석과 마 부부네 사산간계나 서해 9] ＇간선어 기시:__ ＇겁망. 上세 포탑 :－이 행'시길 서법사 

는 나른 형벌조암과의 재계석 현관성 등겔 고리아여 난단까여야 한냐 .. 상제십앵의〉템i`읍 웅견'천오보 만 
명의신탁이 해당하려면 민사집정번에 따론 강세집행 王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힌 

` 입 r 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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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공격방어방법 

종중이 종증원 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댜 1395) 

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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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 

신탁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층명이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서 

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1396)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계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지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석국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rJ. 1397)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안이 추가로 부담한 상 

속세액에 대한 명의산탁자의 상한의무와 상속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139B)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선등기의무1399)는 동시이행의 

가상대 
인정 

만으로 

1395) 대법원 2[)11. 2, l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 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14다73794,73800). 

139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농지법 세8조 세 1항 소정의 농지취독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 
는 자에게 농자취득익 자격이 있다는 것을 중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시키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댜 
고리고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촐 취득할 수 없지탄, 구 농지개혁법(법률 세4817호 농지법 부칙 재2조에 의하 
여 1996. L 1,자로 폐지된 법玲J 예외적으로 종중이 기촌의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어내익 농지를 위토로서 새로이 취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러한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층명서를 
첨부하여 농저에 관한 소유권아전등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세한된 목적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종중도 농지를 취독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순의 명의신탁은 법령상 계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봉 수 없어 
유효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139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딴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세8조의 특대가 적용 

있어서 명의수탁자늪 신탁새산을 유효하겐그船자얘게 처분할 수 있고 
사정이 있는 성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벤잎행위에 적국 가닦한 
~ o -i , 一 ,.I 一1 '、IIJ 1 •• , ,一 'I, ..... 드 ,c· I 군거기 0 H 턱』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아때 7413자가 

명의수탁자의 베입행위에 적국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등산을 처분 
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선탁재산을 물범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하거나 유도하는 동의 행위를 의미굽H= 것이다짜 

139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139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구분소유저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고 구분소유권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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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댜 

3)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 

가)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뉜다. 

(1)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전형 

적인 망자 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1400) 명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1401)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신탁자가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또는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관할청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1402)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 
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 
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의 
무 도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그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00)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한 그 소유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는 경우(대 
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의 사안)도 마찬가지이다. 

140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전 명의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140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 
에 관한 동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권자 
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냐아가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안무효를 아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 

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도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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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구할 수는 없다.1403)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후 수탁자가 우연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말소동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익회복을 원안으로 한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1404)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침해의 

손해의 배상을 

피상속인 사망 

증간생략등기 

수 있다.1405)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산탁이 부동산실명법에 

재산을 

무효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첨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1406) 계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므로 
___ **** -

140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양자간 동가병의산탁의 경우 … 병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동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 
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독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거로 안하 

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릉 입게 되건난 명의수탁찬가 어떠한 여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그 명의산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입 소유권 

아전등기의 말소불 구하거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돈으로 하고 집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소유권이전등가절차의 리행을 구합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硏 

140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난소유자가 자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냐 진정명의회복 등을 정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전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손윤궐을 살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뚱산에 대한 소유권을A‘상실하였다면, 
족 말소등기정구권이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탁찬가 운연언 산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 
산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신한 사실에는 변함아 없으므로, 여전히 를굽국〕i구권 

할 것이다.”(명의신탁 부동산이 전전 매도되었다가, 명의수탁자가 임의경 

사안).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세 로 한 덮왼싶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야성도 문혼이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제 판결) 

1405)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검; a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 
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행위로써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406)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누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연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2008다16899) 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 
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봉 것은 아니다(2007다76726)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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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 

의신탁자片t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 

도 이른바 양자 간 동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데(·수탁자 소유 부동산개 관한 양자 간 등기명 

의신탁'),1401)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전형적인 양자 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는 달리 보아 

야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 

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온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 

외적으로 여전히 수탁자 소유로 남아 있으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들 간 부동산 양도의 채권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이 이루어졌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지만,1408) '신 

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불문 

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그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140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부동산실명법 재2조 제 1호 본문, 재2호. 제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아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가타 물권을 보유한 자 도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 
하려고 하는 자(병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p粹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올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동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 
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올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0 전드7 7 행하여지는 거0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판잔간 
소유하는 부동산어 관하여도 명° 신탁자 사이의 A 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동기명의사 과계가 성립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옳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H「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동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峰 

140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워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산탁약정이 아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재 11조에서 정한 유예가간 내에 실명동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재 12조 재 1항. 저1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재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 
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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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자간 등기명의산탁1409)에 따른 청구 

부동산설명법 시행 ‘후’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지거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3자간 등 

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 
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1410) @ 신탁자는 자신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명의 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1411)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141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 

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 

무가 있고(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413) ~ 임의 

1409) 이른바 중간생략동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말한다(2001도6209) 

1410) 이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2013다26647). 

1411) 0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 
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3자간 동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인 반면 매도인 

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정군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O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다61654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 

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안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 
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412) 2008다55290,55306(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 
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사안). 

14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패독인 
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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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 

인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1414)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관계 

에서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 

댜1415)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 

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1416) 

순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아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싶절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아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3자간 등기명 
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아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3자간 동기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걸멘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명의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2019다203811,203828). 

14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텔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부탁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 

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01다 

61654 참조)． 부동산실명법아 시행된 이후에 3자간 동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를 야기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한편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경제적 손실아 발생한 
다고 할 수 없다.” 

141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아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겐불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층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견불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141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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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명의신탁守)에 따른 청구 

(1) 매노인 선의의 계약명의산탁 

(가) 부동산설명법 시행 후~’ 선의의 계약명의산탁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악성이 제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 

자가 전의’의 매도인(명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사: ‘매매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안석을 기준으로 판난안나1418))과 부§공산 매매계약을 제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부동 

산의 소유권이천등기를 다친 경우, 그 매매계약을 유효하고,1419) 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 

난 소유권을 쥐득하며(다반 경매결사에서 대 수대금나- 부담안 병의산낙사와 매수인 명의들 빌려준 

명의수탁자 간 명의산탁의 경우에는 대노인 격인 경매부등산 ‘소유자,의 선·악의와는 무관하게 수탁자가 

간선산 소유권을 +I특인다 142\), ('u 명의신탁약정 및 (잠께 이무어선) 부동산 매입 위입 아정의 

무효로 인하여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대수자금나21)1422) 및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 

1417) 0'른바 계약병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까센円년[약의:한산잔가 되어 
매도인굶교丘됴戶급； 체결한 후 고 등가를 수탁자 앞으로 o] 전등기하는 경우의 명의신탁 관계들 말한다{대법원 
20l12 , 2. 22 산고 2001 도요(i9 ,'i·영) 

1418) 대법단 2U18. + l0, 선고 2Ul7다도7715 판설 계약명의선낙약성설 맺고 명의c;·t;t자가 낭사자가 ’니어 메노 
안과 부동산에 관한 매대계약을 처결하는 경우 고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두일왼 

판단해야 하고, 때도인이 젝약혼軒결 인혼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였다고 하더라도 
무! 서약과 :, 서니 R머에드 영합이 없다 매노인아 세가 제격 이후 명의산티약정 사실2 일거 1 나였다논 무인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 유효하거 성립한 대대계약이 소급적으로 푸효로 된다고二불；므1가·일없다. 만일 매도 
안이 계약 처결 아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계 되었다七 사정을 들여 매매겨1야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으] 선택에 따라시 대'J11 계약익 百려이 죄우되는 부다하 견과를 가져옹 겅o;r} '’ 

H19) 대법권 2015 ]2. 23. 선고 1012나202932 판실 밍의신탁사와 명의수박사가 기론바 셰약명의신탁Ci섰불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사실을 알치 못하는 소유자와의-사이에 부동신의 
취느에 관한 계알을 체경하떤 그 겨'약은 유효하다 아파E.의 순문양자까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뷰양권설 계-’.:'； 보유아7「- 아도} ':＇분압사 명의 ’,,1읍 1 i,1:의 명의로 아누 나l-8기 병익선덕악성웅 맺 n,신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선의 지위를 노갑전으론二간절한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l!. 0 에 대하어 워 명 
의소탁약정의 존재를 모로는 분양자간 둡왼-브柱\숲난을 합 경우, 이는 아른바 겨}?f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 
다국가 명초 명의선탁약정익 존자1 던 보므\·- 부양자와 사{l에 던양계학g 새격간 경우와 다롬 바 없 0 므로 
입 분양계'각민수약정은 균포하디: 

1420) 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9197 판결; "·결멘철각엔선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병의산탁약정 사실을 
암고 있었거나 소유작완 널의신탁자가 동일안어라고 하더라도 그러합 사정만으로 그 명의?프] 소유그신현름이 
·'h공산신명법 내나구 세2門]에 따라 무 孔로 비 적 성매가 사법산 매매의 ·성길 g 보뉴아고 
있기는 하냐 다론 한편으노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파없이 그 二t유물불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수 없는 접 경매 

절차2] 안정성 ：유 고려한 때 겅대부동신미 수휴 지릅 임 핼七〔계2학 만시이 선대방 답사가'아고 남 수는 
없기 때문이나 ' 

O 대법원 20 f8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옆의:브몬[와 대수인 
명의를 빌려준 병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서로운 명왼신합약정에 의하여 병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선털자가 
£정산1二II3 사입포'.,' 소유권아진'：가를 마서 주였디면 세-｝사 명의의 소유권0 산등기는 입 법옵 시'나조 지]2 
항어 의하여 문표이므로, 제 3사는 소유권이선농기에도 들구·아고 그 북동산의 소유권을 쉬른다거냐 그 대수나 
금 상당의 이악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서3자 명의로 소유권아집듭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몇원순 

계기한 소유김이저등기 청구{군군\판정바실에 익한 삿 nt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점차익 (1＇대응 
밍안 학정판걸의 기판뎌 t’ 소송산인 아신듭가정구권의 손부에만 미것,고 소8선 뇌어 있/,i 아니안 소듀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마치지는 않으므로 명의수탁자:?L.:'] 전중 그 부동산의 소유자입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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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42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홍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정구할 수\ 입으며` ` 입 냐아가 계아명의신、 L? ! 정이 유효함을 전 세로 간 명 :)\l 

탁 당사자 간 약정(-广〔｝ 사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으］二 이선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7已 

하는약정 신탁자의 수탁:`-에 대한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명의의 가등기를 먀컷二 핫호 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동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 

로 그 약정어’ 

유효하고그에 

이행을 

이행을구할 

없고1424)（수탁사의 완전한 소유권 

있다1425)), 이 신탁자의 직 접 

142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냐66922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년}．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서가 교尸 바 겨야영이신탁약정을 맺고 명이수박자까 다侍자가 되어 명익산탁약?，이 였다\ 사실을 
알지 못하는 ' ：:;.,도i Ji 시이에 부동산에 관한 메伯)11)! ::\f、'I :L 호 그 대매계약에 따라 갑어 'I' ?; 사'기 소유 
권이전등기': ;、＇어 뭉 0] 나 나친경우에는명의신다사가 머? ? ,1' 부에11 북 1,_} 

고 그 명의수닥샤二_ 당해 부농산의 완선한 소유권을 쉬눅古i;·' －니-:＼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산닥사에 내 1[여 

부당이득반환의무릅 부담하계 될 본이라 할 것인데 그 겐안멸익천탁약정아 부동산실명법.－시행 후인 경우나二 
명의신탁자는 애조부터 냥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길、_I)_\1로로 위 명의산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5 1 
싶만찬간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란見명의수탁자에게 제공구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처]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재공받은 매수사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 
댜" 

1422) 하지만 수탁자가 채무자가 되C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두터 
건급한 정우에는 위 부동산의 스유권이 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아여 
어떤 손해가 였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독반후}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인 2008. 2. 14. 
69148 판결). 

1423) 대법원 2010r lC ] + 선고 2007다90432 판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가를 위하여 서출하여야 할 ·츠늑 
세. 등록세 틀은 볕이선덕사모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하 사군 u' i` 도'1 계약명의신탁약정어 따아 명이수니사1 
당해 부동사의 ＿수두긴2 ;l1,사기 위하여 매매대:：과 한께 지：도 선이므로」강해 부동AI”이 마1 매내,｛ 상냥객 

이외에 명의신냐j 生 5기수다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구사] t,-'c': ;-1 득비용도 특별한사상내 없:一 안 위 저갸 
명의신탁약정의 두효로 인하여 명의산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흐:드: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챠 누 
담아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1424) U 대법원 2006. 1L 9. 선고 2006다35117 판실: "부동산경매절차에사 소외 2가 매수사금을 자산이 부담하면 
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각이 아루어졌다면. 소외 2와 
피고 사이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선 
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예 관한 법률 제4조 계 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훈 따라서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작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나(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정구할 수 었을 부이다) 나아가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속인 호1 서시에 따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같 
이전하거나 그 처톤대글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였다고 하더나도 아는 결국 명의신탁약경아 유효함을 선지르 
몇신탁 부동산 사저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탑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풋혼라 할 것o] 노 ” 
O 대법원 2015. 2 표 선고 2014다63315 판결: "명의신탁자요 경의수탁자가 위와 같o] 
젖을 함과 아웅占 二나 서 ?＂겁게로 하여 이에 기?' 명이신F:: | <b \'기수탁자에 대한 소우귀아긴:", 기 
환하기 위라여 멱( {]!} \'동산에 명의서탁지 땅이이 가등 广F 가치고 향후 명의산탁사가 요1/ 하: 

이러한 약성 W"＂안 무스。 仁걸검 법얘 의하여 무효안 닝의 신냐오1 겅 읊 仁제 
할 것이댜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인천:＂가정군권을 가지게 되었디 

1425) 대법원 2014 8. 20 서7 201仁r30483 판갈 "명의수탁자의 
명의산탁자와의 서(`)＇예 입에서 본 매수자급반환의무으L이행에 갈읍나이 

할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쳐즌 

마전 겅우위 가동기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1426) 

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급 

748소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 

진다.142B) 

Ill. 민법상 주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59 

원인으로한 절차의 이행을구할 
1-'""'"'IlIIIlIlll11Il1l IIIIIl IIl"""""""'’’ 

없 

부당이득반환채무, 그 지계책임142가과 별개로울 민법 제 

취득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반환 또는 손해배상책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 측에서 증명책 

명의수탁자나 그 승계인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 

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1428)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 

® 부동산실명법 시행 천"’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완전한소유권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 "3 0) 장차 위 

0 대법원 2022. 6. 9. 선.:i!. 202!다244617 판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각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고(명의선탁자)가 준룬格1으로 명의신탁 이후에 아루어진 
원피고 산 반환약장을 원인으로 학 소유권아전동가간 엔티션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항 
간접점유가 언정되고, 그 같절점유에 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올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를 각 

구한산안에서, '원·피고 
범주여서 위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가한 예 

1427) 원본 재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것아므로 소장 부본 송달 등 아행청구 다옵 날부터 발생한다루 
142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닥약정에 거하 

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등산실명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모유예 관하여 법률상 원안 없음을 알았 
다고 쉽사리 말할 수는 없다) 

1429) 대법원 2()0 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아독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 
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가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설관계로 
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브로, 걸국 민법 제320조 제 1항에서 정한 유차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어의 견련관계를 안정할 수 없다.” 

143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격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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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정산약정’은 

유효하댜1431)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신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1432) @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 

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1433)에는, 

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신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 
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 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 12조 제 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 
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산탁자가 제공한 바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 

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아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댜" - 그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 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L부터 민법 제 162조 제 1항 소정의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 
써 시효로 소멸하고, 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해가 되지 

않지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그 점유 및 사용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신탁자가 부동산실명 
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 
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동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 
다)， 수탁자가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신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신탁자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를 보인 경우 목시적 채무승인으로 시효의 진행이 줄단될 수 
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수탁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 90200 판결)（구체적 사안 
은 ‘소멸시효 기술 부분 참조). 

143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산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선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 
한 약정 인훗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1432) 이 경우 신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 
라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지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농지 
의 명의신탁자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여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농지의 매수자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예). 

143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바,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신탁자가 

입게무]는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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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신낙자에 대난 부당이득 대상이 ‘대수자금이다. 

(2) 매도인 약의의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사뎅 후-．에 이론가 계냐밍이신닉각정이 세 昌디고 

타자가 '악의’의 매도인때의선닥 약서이 있다는 A집옵 알고 잇드 부듀산 소 or사)과 

계약을 체결아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서에게 개수지금 내시 수탁자의 내도입에 내 간 매내대금반환성구권 

따i..'i 

매매 

신박자는 

부당이 

으로 민멜1항 것흡 천구할 수 있고,덕적\ ? 개도인은 수탁지에게 소유민이저퉁 기의 망소:一 

기절차의 이책 또는 그어 감음하여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 4.1bj ,3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각 정구합 수 였으며.1436) 4) 신탁 

지과 내도인 사이에七 아무런 법뮬관계가 없으나· 싶닥자仁 내도입에게 벌도의 양도약겅 

옵 우1인으로 학 수：수구1이전등기정차의 이애웅 것구할 수는 였다냐?｝ 위 (5와 T오 통시기 

행관계에 있다. g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七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뱅위가 되나, 내내나금을 간 매노인에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오브로, 

덩어수낙자에 내 손해배산건구는 인정되지 다 14?F') 
`".. ‘ 

탕게 부동산에 1나간 소규군1을 쥐녹아거 되었나고 하너라도 "'£ 안아여 부 L8이눅문관의 다상이 판라신나고 

학 수는 없다) 

l-+54) 부상시'.； 난.한 다 감이 대수사님.＇란시 수탁사의 매도니예 대£ 1세대내감만은정 1Li'l ;］시야 대에'.-〕· 다실°­
나난다 

J j표) 대건민 2나2. 11 :::!. J고 :닌 ;l!T.\}(l 반 r?, "장)；신나사과 명의수나(\ } 이른바 *ii＇仁『링'시신다 아깅 2 
맺..il 명의수탸사 가 당사사가 되어 명의'만작 약 성여 있다는 사선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스려| 관한 매매서약 
:: 체걷건 ? :1 과t세계나게 가다 양해 부뭉산'기 1,유귄기 선广 .｀門 명안수다 사 영미: 마선 경 {i'어凡 부동': 긴 

멸긴젠오소 제2亨' 분붙어 의하디 순탑간명의의 소유권가전능 갑존 부욘이고 당해 부동산의 
_-_.보루 보우하게 다 .. m.로 • 명으스탁자: 
런기선들-'I i:: 시듬부터 'ii긴무요이서 멈괴수탁자는 게노입이 소it ?l에 기산 방하1매자성 11 로 그 널스二 구아논 
것 '11 대하여 상다방으로서 응할 처지어 있음 ·’.’ 

i 다(1,） 대입'난 :,):(j, Ll 후. 신.i' 2(I] 도다.묘 산 선, 부동·긴 ?밍빕 '永같 기 2,김. '.-:분에 스'-,_'k i 덩기수턴 ·』 명소·'{ 

소유권이건등기는 무효이고 멘尸긴L과一망갑순탁자가 져：결할페내센안노 ·원신절오로 두효아D로, 해당 부동산걱 
.{ ;］권尸 HI1서 4'('t? "r：?다 수？ 시에 'I. 그대급 담아 업개 t'-IIIl" ,' 내대계어기 I,\\ ;; F.!\ 논거거 대재니 

毛사적으로 이항산능안 급부릅 목적으르 하七 계약아기 때：이라는 \원신선」圭눌철을 추던 것o:다 

1,＇기 다버인 2:)'l3 C ; 서 7 20미다，，21:{ ） 파겅 ̀ ＇무효시신아 주며긴 후예 매'｛인이 가야면모사연 명여수타자 

나신 녕오-민각자 ~」혼약의 마수인윽돈스1는:면므야인一농러내신」띄을 답으로니 부동산을 명걱선덕사에 
거’ 양두함 의시릅 표시츄였다면 명의수'닥약정이 무효로 뒤으로써 매수 아의 文:위옹 상실항 병의수받자의 의사 

(鬱나 관세멀."1 매도입과 명기신나사 시’’ '·'Ilt 5- 안거"따내세역과 깁1、 내 8 의 '갑노악:^!()i u:巨; Il| 설단 ;'l\戶亡
'…… • —-·--··· 노?` ¢ -·· ‘ 

룹이 상당사고· • 명의J...:닥자는 당초의 대수안',＼ 아니라고 하디라도 마노인어 대하며 별도오 양도약정을 원안 
'＇로 사} 소유구 기천"c； 가 상 .i' ;;; ~'..} ; 있나..I＇ 보아아 합 깃기나 .• , 

旦38) 다김원 2013. 9. 12. 선고 201()다951또 판결 당해 부동산안 소유권은 매대세약을 체결할 소유;,.；예계 二냐 
T 담아 '：가 '니i' 병°\；기각서 가 자·}구덕 땅이군 순유일이자,－ 가른 F1 천 부동창홍 세.，，자어 계 처戶로며 () 도 

가 된다 J리냐 走도난사-7두터 며내대급을二단설단 상태의 손뮬견 
호복하7_, 전까지·누 신의칙 내 '' 민문 제536 조 제 1 항 복무의 규정에 

만판대무의 (나 

하계참정되더 
의아여 현기 누나사네 대,-' 
아르바 겨깍명의쓰탁에서 




